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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실무자의 관점을 보전주의와 개발주의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추정한다. 개인적 요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가치

관 및 지식의 역할을 고찰했으며, 조직적 요인으로서 소속부서와 지자체의 환경효능감 및 

환경지식 수준의 역할을 검토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환경문제 협력 전

망 및 환경 관련 갈등 수준이 영향을 미치리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하

기 위해 낙동강 대권역에 소속된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37명의 공무원 표본을 수집하

였다. 분석 결과, 생태중심적 가치관은 각 공무원이 보전주의적인 정책관을 갖는 데에 강

한 영향을 미쳤고, 인간중심적 가치관은 개발주의 정책관과 강하게 상관되었다. 조직 수준

에서는 각 지자체가 환경문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의 정도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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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무원들의 보전주의 정책관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 주제어: 환경정책관, 환경가치관, 환경지식, 효능감, 공무원 설문조사

This study examines the antecedents of public officials’ policy stance on 

environmental issues. To this aim, we collected a survey sample of 1,037 public 

officials from 47 local governments in Nakdong river basin.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public officials’ environmental values, conceptualized via ecocentric 

and anthropocentric perspectives, we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policy stance on environmental issues.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efficacy, 

which refers to a belief that governments’ policy efforts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sake of environment, also turned out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in influencing individuals’ policy stance on environmental issues. 

□ Keywords: policy stance on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values, environmental 

knowledge, efficacy, survey analysis

Ⅰ. 서론

국토의 생태자원을 관리하는 문제는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

소이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과 지역의 경계를 따라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문제로서, 

정책 현장의 실무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뉜다. 환경문제는 결국 시간이 해결할 것이

며 국가가 개입할 역할은 제한적이라 여기는 ‘무관심’의 입장이 있다면, 생태계의 가치를 적

극 개발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끔 해야 한다는 ‘환경개발주의’의 입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를 본연의 모습대로 보전해 동식물과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환경보전주의’의 

입장 역시 존재한다.

환경변화의 영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책실무자가 철저한 무관심의 입장

을 견지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오히려 최근의 정책현장에서는 환경 이슈가 경제, 사회, 인

프라 등 다양한 부문과 영향을 주고받는 크로스컷팅 이슈임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

라 환경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감을 계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병존해, 생태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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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역시 확대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자기 고장의 생태

자원을 개발해 관광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상권을 중흥시키려는 노력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탈산업화 시대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급한 필요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나친 예산 경쟁과 유사 중복시설 난립을 야기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생태자원에 대한 최근의 정책적 관심은 생태계의 보전가치와 이용가치에 대한 상

이한 우선순위 사이로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즉, 일각에서는 기후변화의 점증하는 영향과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생태보전’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낙후 

지역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 흐름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태보전’을 이야

기한다. 이 같은 담론체계의 상충성은 국토계획 전반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은 생태계의 보전가치와 이용가치를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개념 속에 상이한 철학과 이해가 혼재한다면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정책 현장의 생태담론

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자들이 가진 환경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환경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이 어떻게 정책 철학의 차이로 귀결되는지, 그리고 양자 사이

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적･맥락적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낙동강 유역 지자체 실무자들의 환경에 대한 정

책철학 및 가치관을 분석한다. 낙동강 유역은 만성적인 녹조 현상으로 인해 수생태계 재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동시에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시의 ‘에코워

터폴리스’ 사업, 구미시의 ‘7경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상주시의 ‘신낙동강시대 관광인프

라 확충계획’ 등 각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수변구역 관광자원화가 추진 중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은 환경가치관과 정책철학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

되기에, 본 연구는 낙동강 대권역에 포함된 47개 지자체 공무원의 모집단 틀을 설계한 뒤 전

화/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37명의 응답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 실무자들의 정책 철

학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은 환경정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환

경정책을 바라보는 현장 실무자들의 관점과 철학을 다룬다. 지자체 환경정책의 큰 방향은 대

개 중앙정부에 의해 설계되며, 개별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담당자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 구체

적인 실행 원리 및 성과가 차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의 개인 간･지역 간 

차이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문제는 여전히 가치를 갖는다. 

이어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문제는 환경문제에의 정책 철학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서 개인이 가진 환경가치관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환경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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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 맥락적 변인에 의해 중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철학이 어떠한 개인적･맥

락적 변인에 배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이는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미시적･조직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지며, 실무자를 대

상으로 한 보기 드문 대규모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높다. 

Ⅱ.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정책 철학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

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헌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국토환경 정

책이 구성되는 제도적 맥락을 탐구했던 정책학 문헌이다. 이 분야의 최근 문헌에서 탐구되는 

문제의 하나는 ‘어떠한 제도적 조건에서 도시 정부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

하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대표적으로 Portney and Berry(2010)는 미국의 각 도시

들이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의제를 수용한 시점을 시계열 자료로 구성한 뒤, 적극적으로 수용

한 도시들에게서 어떠한 선행 조건이 관찰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높고 시민기구가 활발하게 조직된 도시일수록 지속가능성 계획 의제를 적극

적으로 수용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해 저자들은 사회적자본이 높은 도시일수록 

공공재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을 것이기에, 이들 도시의 정부 기관에게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행해야 할 사회적 압박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논리에서 

Kempton(1993)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 기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수립하는지 확인했고, Parisi et al(2004)은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쉽게 조직된다는 점을 실증했다. Zahran et 

al(2008)은 사회적자본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를 비교하며, 이 같은 집합

적 영향을 시민역량(Civic Capacity)이라는 개념에 종합하고 있다(Sharp et al., 2011). 

이상의 문헌은 지자체의 환경정책이 지역사회의 제도적 맥락에 배태되어(embedded) 있

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중요한 한계점이 인지될 필요

가 있는데, 바로 분석 단위가 ‘개인’이 아닌 ‘조직’ 혹은 ‘지역’ 수준에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관찰된 결과를 인과관계와 연결 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Portney and 

Berry(2010)의 분석은 도시의 사회적자본 수준이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수용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상관관계에 필연적으로 개입될 기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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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도시의 사회적자본과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수용은 모두 지

역의 문화적 맥락, 역사성,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인데, Portney and Berry(2010)

의 도시 수준 분석모형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일차적으로 가

용 자료의 부재에서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환경문제에의 정

책적 의사결정)와 실제 자료가 수집된 단위(도시 정부)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지나치게 먼 

데에 원인이 있다. 의사 결정의 실제 주체인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설계했더라면 더 직접

적인 인과관계 도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를 계승해 지역의 사회적자본 관련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되, 이러

한 사회적 환경을 정책실무자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개인수준 

분석을 설계한다. 정책실무자 개인이 환경문제에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종속

변수로서 다룰 것이며, 각 실무자가 환경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 및 신뢰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변수로서 다룬다. 이는 지역 내 시민단체 숫자 같은 간접 지표에 의

존했던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정책관에 영향을 미치

는 연결고리를 더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두 번째 문헌 흐름은 정책적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조직학 문헌이다. 

이들 문헌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개인보다는 조직에 속한 특성이라 이해하며, 특히 

조직이 보유한 환경 관련 역량의 함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수의 연구들

이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

다. 일례로, Lubell et al(2009)은 미국 California 주 100개 도시의 정부들이 얼마나 지속가

능하게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구성한 뒤, 도시 정부의 재정 

역량이나 규모 등 변수가 지속가능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유사한 방법론으로 

Levesque et al(2016)은 지자체의 인적･재무적 역량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의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Meine 주의 45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증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도시정부 단위 분석에 기초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직

접적인 조직 역량 지표들을 분석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후속 연구의 

필요를 남긴다. 다시 말해, 위의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환경관리 정책 도입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관성이 순수하

게 재정 역량이 정책 도입에 기여한 효과인지 아니면 재정 역량과 상관되어 있는 기타 관측

되지 못한 역량 변수들의 역할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한계를 타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유한 환경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 더 직접적인 역량 변수가 직접적

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Janicke and Jorgens(1997)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생태적, 기술적, 행정적 지식을 반드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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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을 논증한 바 있다. 그러나 대개 센서스 등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존하기 마련인 도시 

단위 분석에서는 이러한 질적 정보가 수집되어 분석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

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실무자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부서

나 정부 기관의 환경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하게끔 하는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환경정책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환경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관점이

라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직의 역량을 개인의 정책관과 연결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Blake(1999)는 환경정책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집합적인 효능감(efficacy)을 꼽았다. 환경

정책에 대한 집합적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개

인의 신념이다. Blake(1999)는 공공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사회전반에 

낮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인식과 행동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같은 논리에 착안해 본 연구는 자신이 속한 지방정부 혹은 부처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신뢰하는 개인일수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의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 

가설한다. 

셋째는 환경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정책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심리학 분야 

문헌이다. Thompson and Barton(1994)은 환경가치관을 생태중심적(ecocentric) 입장

과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입장으로 구분했다. 먼저 전자의 입장은 생태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체불가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반

면에 후자의 입장은 인간에게 생태계를 이용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생태계의 보

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유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신념한다. 이러한 가치 구분은 이후 수많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Cho and Kang(2016)의 연구는 

Thompson and Barton(1994)의 개념을 응용해, 개인이 가진 환경가치관의 차이가 집합

적인 환경보전 노력에의 참여 의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가치관 변수

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철학과 행동 원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각 지자체 정책실무자들이 내재화하고 있는 생태중심적/인간중심적 

환경가치관의 정도를 측정한 뒤, 가치관의 차이가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차이로 연

결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기존 문헌들은 개인의 정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층위와 조직적 층위, 그리고 개인적 층위에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층위의 논의를 사회적자본, 조직적 효능감, 그리고 환경가치관이라

는 개념에 압축해 <그림 1>에 표현된 바와 같이 개념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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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지역사회가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적이라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환경보전을 강조하

는 정책을 선호한다. 반면, 환경관련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환경의 개발을 강조하는 정책에 높은 지지를 표현할 것이다. 

가설 2: 자신의 조직이 환경문제에 기여할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환경의 개발보다는 보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3: 인간중심주의적인 환경가치관을 내면화한 개인일수록 환경의 개발을 강조하는 정

책에 높은 지지를 표현할 것이다. 반면, 생태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한 개

인일수록 환경의 보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선호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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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앞 소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실무자들의 환경정책 철학을 형

성하는 심리적, 조직적, 사회적 요인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가설을 실증하

기 위해 낙동강 대권역에 연접한 시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대

권역은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토 구획의 최상위 범주로서, 낙동강 대권역은 낙동강 유

역에 연접한 47개 시군 지자체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 대권역은 낙동강 유역과 연

안지역의 조합을 통해 설정된 유역구분이며, 구체적으로 낙동강, 회야강, 태화강, 형산강, 그

리고 낙동강 상하류와 연결된 동해와 남해 연안을 포함한다. 분석에 포함된 47개 지자체는 

낙동강 대권역이 중첩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전수이다. 

정부는 주요 수계별 대권역마다 10년 단위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대권역에 포함된 각 

지자체의 환경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이 같은 국가단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의 타협과 조정이 원만하게 조직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하는 낙동강 대권역은 지난 

십여년 간 수자원을 둘러싼 상하류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상류에서

는 지역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 강한 반면, 하류는 생태적 “공공재”로

서의 관점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낙동강 대권역 지자체 현장실무자들

의 인식구조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더 나은 수자원관리 거버넌스를 설계하기 위

한 정책적 필요에 연결되어 있다. 

균형 있는 표집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환경업무 부처, 경제업무 부처, 건설/인프라 업무 부

처들을 조사대상 부처로 선택했고, 선정된 부처의 명칭과 기능을 최대한 통일하였다. 즉, 산

림녹지과와 환경과를 환경업무 부처로서 선정했고, 건설과와 안전재난과, 상하수도사업소를 

건설/인프라 부처로, 경제과와 문화관광과를 경제업무 부처에 선정했다. 동일한 명칭의 부서

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했다. 각 부

처에 소속된 과장, 팀장, 주무관 직급의 공무원들 전수에게 공문 및 온라인 설문조사가 연결

된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후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응답률을 최대한 확

보하고자 하였다. 환경업무, 경제업무, 건설/인프라 업무 그룹별로 최소한 6명 이상의 응답

자 표본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 과정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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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빈도)1)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환경

정책관

환경보전주의 0.000 1.000 -4.207 -2.648

환경개발주의 0.000 1.000 1.549 2.756

환경

가치관

인간중심주의 0.000 0.901 -3.484 1.612

생태중심주의 0.000 0.813 -1.992 2.213

조직역량

소속부서 환경문제 기여도 3.879 - 0 6

소속 지자체 환경문제 기여도 4.336 - 0 6

개인의 환경지식 3.527 - 0 6

소속부서의 환경지식 3.782 - 0 6

사회적 

환경

지역민의 환경문제 기여도 3.649 - 0 6

지역 내 환경문제 갈등 정도 3.169 - 0 6

지역하천

방문빈도1)

1주일에 1회 이상 313 - 0 1

1개월에 2~3회 277 - 0 1

2~3개월에 1회 198 - 0 1

1년에 2~3회 190 - 0 1

최종학력 

전공1)

공학 412 - 0 1

자연과학 204 - 0 1

경제학･경영학 65 - 0 1

사회과학(경제･경영 외) 132 - 0 1

인문･예술 127 - 0 1

최종학력1)

고등학교 졸업 86 - 0 1

대학교 재학 169 - 0 1

대학교 졸업 847 - 0 1

대학원 재학 5 - 0 1

대학원 졸업 83 - 0 1

공무원 

경력년수1)

1년~3년 미만 147 - 0 1

3년~5년 미만 88 - 0 1

5년~10년 미만 120 - 0 1

10년 이상 613 - 0 1

기타 

통제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692 - 0 1

나이 41.043 9.540 18 62

환경보전 관련 업무비중 1.789 - 0 4

지역하천의 생태적 심각성 2.410 - 4 6

1) 척도변수의 경우는 평균값이 아닌 빈도 수를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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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조사업무는 사회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위탁되었다. 설문조사가 송부된 목표 모

집단의 수는 총 2,263명이었다. 이 중에서 적합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84명이었고,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165명이었으며, 조사 기한이 마치기까지 설문지가 끝내 회수되지 못한 경우

가 977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응답표본 1,037명이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조사 응

답률은 45.82%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수의 응답 표본이 확보된 곳은 경상남도 창원시로서 

55.77%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29명의 표본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서도 최소

한 20명의 응답 표본이 확보되었다.

<표 1>은 응답표본 전체의 기술통계를 보고한다. 응답자 1,037명 중에서 남성이 692명을 

차지했으며 30대가 34.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80% 이상이 대학

교 졸업의 학력을 보고했으며, 전공분야에서는 공학과 자연과학이 각각 43.3%와 21.5%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59.1%가 10년 이상의 장기 근

속자로 구성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환경부서 소속이 351명(33.8%), 인프라부서가 364명

(35.1%), 경제부서가 322명(31.1%)으로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2. 변수의 조작화

1) 환경정책관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책적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 개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

태계의 이용적 가치와 보전적 가치 사이에서 개인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에 집중해 조사도구를 설계했다. 먼저 생태계의 보전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관으로서 “하

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등 세 

개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이어서 생태계의 이용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관으로서 “하천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오염은 감수

할 수 있다” 등 세 개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를 환경보전주의

의 정책적 입장으로, 후자를 환경개발주의의 정책적 입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0점으로, “매우 동의한다”를 

6점으로 코딩한 7단계 척도형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각 범주에 해당

하는 문항들은 요인분석 기법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거쳐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관 등 본 연구에서 측정

하는 개념들이 추상성이 높은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이어서 개별적인 관측변수

(manifest variable)로 대표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하나의 문항으로 환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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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복수문항을 이용함이 신뢰도가 높으며, 또 복수문항을 사용하더라도 

이들을 단순히 평균하는 것보다는, 통계적 검정기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추정된 요

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표 2 주성분분석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및 설명된 분산비중

설문지 조사도구

요인명

환경보전
주의

환경개발
주의

생태중심
주의

인간중심
주의

하천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0.706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부사업의 환경영향은 

제대로 평가되어 지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0.885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그것이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0.845

하천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오염은 감수할 수 있다
0.786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이 지체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0.811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아무래도 

지역민의 복지 향상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
0.725

어떠한 목적에서도 생태계가 오염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0.735

하천은 자연의 모습 그래도 보전되어야 한다 0.804

하천을 깨끗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동식물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0.801

인간은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 0.651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거기서 수상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 때문이다
0.790

하천 환경을 가꾸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다
0.804

설명된 총 분산 66.52% 60.07% 60.93% 56.50%

2) 환경가치관

앞서 언급된 Thompson and Barton(1994)의 입장을 계승해 본 연구는 환경에 대한 개

인의 가치관을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생태계를 인간의 효용

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는 가치관으로서 “인간은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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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후자의 경우 생태계는 그 자체로 우선적

인 가치를 갖는다고 신념하는 가치관으로서 “어떠한 목적에서도 생태계가 오염되거나 왜곡되

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등 역시 세 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환경정책

관 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부터 매우 동의하는 경우까지 구분된 

7단계 척도형 문항 형태로 응답되었으며,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각 하나의 공통된 요인값으로 

압축되었다.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역량

조직적 역량으로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환경과 관련된 지식과 효능감을 측정한다. 먼저 

환경 지식의 경우,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얼마

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측정했는데, 동일한 형식의 질문을 소속 지자체 정부 

전체에 대해 질문해 결과가 비교되게끔 하였다 (i.e.,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귀하의 부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환경 효능감

(environmental efficacy)이란 조직이 환경문제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

감 혹은 기대 수준을 뜻한다. 조직화된 효능감은 현장 문제 해결을 다년 간 경험하면서 습득

되는 조직 문화로서, 조직적인 행동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수의 실증연구

에서 강조된 바 있다 (Meinhold and Malkus, 2005).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응

답자 개인이 소속된 부서 혹은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지

를 각각 질문하였다(i.e., 귀하가 소속된 부서(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지역의 사회적 환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및 갈등구조는 정책실무자의 정책 환경 이해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될 가치가 있다. 앞 소절에서 살

펴본 선행 연구들이 대개 지역 내 시민단체의 숫자와 같은 간접 지표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Parisi et al, 2004) 본 연구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자기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직접 

평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했다. 먼저 지역 시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

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여기는지를 질문했는데, 응답 결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라는 응답을 6점, 전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0점으로 하는 7단계 척도로 집계

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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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했는데, 역시 응답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6점)에서 “전혀 갈등의 소지가 없다” (0점)

로 구분되는 7점 척도형 변수로 집계되었다. 

5) 통제 변수

핵심 변수 사이의 상관성에 개입될 수 있는 기타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

의 설문조사는 응답자 개인의 다양한 특징들을 조사한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서 성별, 연령이 조사되었고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총 근속년수 역시 조사되었다. 더불어 고

학력자일수록 생태적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응답자의 학력 

및 전공을 통제변수로 삽입했다. 다음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의 경우에 4점을 

부여하고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의 경우에 0점을 부여하는 5단계 척도형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지역 하천의 생태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판단하는지를 질문했는데, 

“매우 심각하다”의 경우에 가장 높은 값인 6점, “매우 훌륭하다”에 가장 낮은 값인 0점에 부

여하는 척도형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위기의식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환경문제의 객관적인 심각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환경보전주의와 환경개발주의의 정책적 입장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추정함으로써 핵심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해석한다. 다만, 관찰된 상관관계로

부터 인과적 논리를 도출함에 있어 주의할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관찰단위의 독립성

(independence) 여부이다. 회귀분석을 포함한 일반 통계모형들은 관찰단위에서 오차항이 

상호독립일 것을 중요한 가정으로 삼는다. 이러한 가정이 위배될 경우 표본오차가 과소추정

되거나 심지어는 회귀계수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Goldstein, 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 역시 개별 응답자 표본은 지자체 단위에서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지자체에 소속된 응답자끼리 종속 변수와 관련된 특징이나 맥락

을 공유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든 분석의 오차항을 지자체 수준

에서 군집화(clustering)하였다. 이렇게 표준화된 클러스터 강건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분석에 사용할 경우 오차항의 집단 내 상관성으로 인한 통계적 편의를 

보정할 수 있다. 물론 Angrist and Pischke(2009)는 클러스터의 숫자가 크지 않은 경우 

클러스터 강건오차의 사용이 오히려 편의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계한 바 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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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계량경제학 분야에서도 적절한 클러스터의 숫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본 

연구의 경우 47개 지자체 군집을 분석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집의 개수가 적음으로 인

한 문제의 소지는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개인 i의 정책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식의 모형명세가 아래 수식에 표현되어 있다. 

처음 두 개 변수는 각각 인간중심주의(Ethnocentric)와 생태중심주의(Ecological)의 환경

가치관을 대표한다. 이어서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협력수준

(Cooperation)과 갈등수준(Conflict)이 포함되었다. 이어지는 네 개의 변수는 환경문제 해

결과 관련된 역량 및 효능감의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효능감 변수의 경우 개인이 소속

된 정부(GOV Efficacy)와 부처(DPT Efficacy)를 구분해 효과가 검정된다. 대문자 X와 B

는 회귀모형에 삽입된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 벡터 및 이에 대응되는 회귀계수 값의 벡터를 

의미한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표 3>은 보전주의 및 개발주의의 정책관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

고한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 지수는 보전주의 정책관을 종속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의 경우에 0.25, 개발주의 정책관의 경우에는 0.19의 값을 기록했다. 즉, 모형

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종속변수 분산의 25%와 19% 가량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추상성이 강한 개인수준의 인자를 설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

이라 판단된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 입장을 결정짓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환

경가치관은 보전주의 정책관과 개발주의 정책관 모두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측

된 바와 같이, 보전주의적인 정책관에는 생태중심주의 가치관이 정(+)의 효과를, 인간중심

주의 가치관은 부(-)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개발주의적인 정책관에는 양 차원의 가치관이 반

대의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조직적 역량을 대변하는 변수들은 변수가 측정된 층위에 따라 다소 엇갈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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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환경효능감 변수의 경우, 부처가 아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측정된 경

우에만 보전주의 정책관과 강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지자체 차원의 환경지식은 

보전주의 정책관에 정(+)의 방향으로 상관되었으나 개발주의 정책관에는 유의한 효과를 갖

지 않았다. 부서 차원의 환경지식은 어느 입장의 정책관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정책 효능감 변수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측정된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전

주의 정책관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효능감 변수는 어

느 정책관과도 통계적인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조직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효능감이 높을수록 환경

의 보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패턴을 시사한다. 즉, 환경문제 해

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는 공무원일수록 개발보다는 보전을 지향하는 정책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집합적인 효능감이 개별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장기적 선을 위해 헌신할 동기와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회학 문헌들의 논의와 연결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Sampson et al, 1999). 이와 달리 개인 수준의 환경효능감은 의미 

있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Meinhold and Malkus (2005)에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소속

부서가 보유한 환경지식은 환경정책관 변수들과 의미 있게 상관되지 않았으며, 개인 수준의 

환경지식만 보전주의 정책관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보

전주의 정책관을 설명하는 <표 3>의 모형에서 개인의 환경지식 변수를 제외시킬 경우, 소속

부서의 환경지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계수값: 0.079, 

p-value: 0.013). 그러나 개인 수준의 지식변수를 모형에 함께 포함시킬 때 조직 수준 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된다는 점은 환경지식의 효과가 조직적인 층위보다는 개인 층위에

서 주로 전개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회 환경을 대변하는 변수들의 영향이 추정되었다. 예측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응답자일수록, 환

경보전주의 정책관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개발주의적인 정책관은 지역사회의 협

력이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지역 내 갈등 수준은 보전주의와 

개발주의 정책관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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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정책관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수행결과

구분 설명변수
종속변수

환경보전주의 환경개발주의

환경

가치관

인간중심주의 가치관 -0.116** (0.032) 0.387*** (0.045)

생태중심주의 가치관 0.378*** (0.047) -0.104** (0.041)

조직역량

소속부서 환경문제 해결 기여도 -0.001 (0.027) 0.007 (0.031)

소속 지자체 환경문제 해결 기여도 0.146*** (0.039) -0.048 (0.039)

개인의 환경지식 0.109** (0.043) -0.001 (0.039)

소속부서의 환경지식 0.015 (0.040) -0.026 (0.041)

사회적 환경
지역민의 환경문제 해결 기여도 -0.073** (0.029) 0.011 (0.035)

지역 내 환경문제 갈등 정도 0.015 (0.040) -0.026 (0.041)

지역하천

방문빈도

1주일에 1회 이상 0.100 (0.137) -0.019 (0.126)

1개월에 2~3회 0.250* (0.134) -0.019 (0.113)

2~3개월에 1회 0.037 (0.154) 0.049 (0.113)

1년에 2~3회 0.021 (0.123) -0.034 (0.119)

최종학력 

전공

(준거변수: 

인문･예술)

공학 0.027 (0.085) 0.113 (0.092)

자연과학 -0.054 (0.099) -0.002 (0.093)

경제학･경영학 0.173 (0.105) 0.086 (0.145)

사회과학(경제･경영 외) 0.156* (0.090) 0.077 (0.084)

최종학력

(준거변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0.346* (0.194) -0.016 (0.248)

대학교 졸업 -0.176 (0.125) -0.158 (0.104)

대학원 재학 -0.083 (0.306) -0.581 (0.491)

대학원 졸업 -0.108 (0.144) -0.239* (0.132)

공무원 

경력년수

(준거변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0.319*** (0.109) 0.288** (0.126)

3년~5년 미만 -0.169 (0.147) 0.064 (0.134)

5년~10년 미만 -0.339** (0.138) 0.060 (0.136)

10년 이상 -0.271** (0.121) 0.201 (0.131)

기타 통제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0.239*** (0.050) 0.216** (0.067)

나이 0.010** (0.004) 0.010* (0.005)

환경보전 관련 업무비중 0.020 (0.025) -0.016 (0.028)

지역하천의 생태적 심각성 0.049* (0.028) -0.079** (0.031)

결정계수(R2) 0.254 0.186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본의 수는 1,037명임. 개별 공무원 수준에서 “환경보전주의” 

지표와 “환경개발주의” 지표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수행 결과이며, 통계적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오차항을 지자체 수준에서 군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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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협력 구조가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도시 정부가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경향이 강해진다는 Portney and Berry(2010)의 관찰과 대치되

는 것이다. 두 연구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을 연구 설계의 차이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일단 

Portney and Berry(2010)가 도시권 단위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데에 비해, 본 연구는 지

역의 소속된 개인이라는 위계적 성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즉, 개인 수준의 현상 측정과 

통계적 통제가 전무했던 전자와 달리, 본 연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실무자들의 인식 경

향을 개인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할 잠

재적 교란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적인 참여 의지가 전반적

으로 높은 지역사회는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

다면, 이러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정책 실무자들은 환경의 보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관

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리라는 예측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Portney and Berry(2010)

를 포함한 기존의 지역 수준 연구들은 이러한 다층적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본 연구는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변인을 함께 추정함으로써 각각이 

통제된 상황에서 변인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미한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만한 해

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조건에서, 남성은 개발주의적 정책관을 더 강하게 갖고 있고 여성은 보전주의

적인 정책관을 더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다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연령이 높을수록 

보전주의 정책관을 갖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관찰되었다. 반면 더미변수 형태로 모

형에 포함되었던 대학 전공, 하천 방문 빈도, 교육 수준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

다. 반면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전주의적인 정책관이 약해진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지역 하

천의 생태적인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개발주의적인 정책관에 동의하는 

경향이 약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나 환경 관련 업무 비중은 어느 종속

변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직접 수집한 1,037명의 정책실무자 표본 자료를 분석한 실증 연구로서, 환경에 

대한 정책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층위에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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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장 주요하게 관찰된 결과는 환경에 대한 정책관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가치관과 환경에 대한 정책적 입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왔던 기존 문헌의 논리와 상응하는 것이다(Rauwald and 

Moore, 2002). 하지만 그간의 문헌들이 대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분석

을 기초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대규모 정책실무자 표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지

평을 확대하고 있다. 그간의 문헌 중에는 경영인이나 정치인의 환경가치관 혹은 정책관을 분

석한 사례(Fielding et al, 2012)를 더러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실무자 표본을 직접 조사

해 분석한 연구 사례는 드물다. 

제시했던 세 가지 층위의 가설에 대한 실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에게 

내재한 환경가치관이 정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은 본 연구의 표본자료에서 충실

히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수준의 역량과 효능감 변수가 환경정책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

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에 대한 정책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소

속부서에 대한 효능감이나 환경지식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했을 경우에는 소속부서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의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 두 조직 층위의 변수가 서로 중첩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협력이나 갈등 수준이 정책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은 

이론적인 예상과 달리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기서 제시한 분석 결과는 단일 시점에서 

관찰된 상관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점 차이에 따른 변화량을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

라서 결과로부터 인과적 해석을 도출함에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인과관계의 방향을 해석함

에 있어 그러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가진 환경지식 수준이 개별 공무원이 가

진 보전주의 정책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대 방향

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 구성원들의 보전주의 정책관 수준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환경문제

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축적되고 확산되리라는 논리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인과관계

(reverse-causality)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달리하는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 역량이나 지역사회의 신뢰 

구조를 추정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응답 결과에 의존했다. 이는 이론적 구상에 들어맞는 

가용 자료가 조직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기진술형 응답 결과는 개인이 가진 정책관에 환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

는 지역 내 환경 관련 분쟁의 숫자라든지, 조직 수준의 환경전담부서 운영 실적과 같은 가견

적인 지표들을 분석에 함께 이용함으로써 추정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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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설문조사와 통

계적 추정을 통해 같은 정부 조직과 부서에 소속된 구성원 사이에도 국토의 생태적 자원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국토 계획의 현장에서 전

개되고 있는 인식 지형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태적 공간 관리의 노

력은 범부처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담긴 우선순위는 저마다 상이하다. 일각에

서는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의 재생을 도모한다면, 다른 일각에서는 생태계의 보

전 자체를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정책학의 역할은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합과 배치가 국토 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가치중립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

라, 개인의 내면화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맥락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상이한 가치와 언어와 맥락이 투영된 계획들이 대립할 때에는, 비용

과 편익의 비교에 근거하는 기계적 합리성의 도출이 어렵다. 그보다는 대화와 조율의 과정을 

거쳐 가치와 언어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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